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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건 국민동의청원 시도, 단 3건만 국회 처리 
30일 이내 10만 동의 성립요건 청원권 보장 아니라 제약 

10만 동의해 성립해도 방치하는 국회, 당장 개선해야 

참여연대, 「팩트시트-국회 국민동의청원 1년 현황」 발표  

 

1.​ 2020년 1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제도가 시행 1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 전자청원시스템 도입을 주장해왔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지난 1년간 국회 국민동의청원 성립 현황과 국회 

심사 실태를 살펴보는 「팩트시트-국회 국민동의청원 1년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 1월 10일부터 2020년 12월 8일까지, 100명 찬성을 얻어 국회 

국민동의사이트에 공개된 165건 중 미성립된 청원은 총 148건, 성립된 청원 17건(전체 

대비 10.3%)에 불과하며, 대안반영폐기(2건)나 본회의 불부의(1건) 등 국회가 심의 

결과를 내놓은 것은 17건 중 단 3건에 불과합니다. 한편 1,912건이 30일간 100명의 

찬성을 얻지 못했고, 44건이 국회 심사에서 탈락해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공개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국민동의청원 단계별 처리 현황 (2020. 1. 10. ~ 2020. 12. 8.)> 

 30일 이내 
100명 찬성 

모으기 

국회 청원심사 
통과하기 

30일이내 
10만명 동의 

모으기 

상임위 처리 
통과하기 

국회 처리 
통과하기 

계 2,121 실패 1,912 
성공 209 

실패 44 
성공 165 

실패 148 
성공  17 

성공 3 
실패 14 

성공 2 
실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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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르면 우선 30일 이내 100명의 찬성을 받으면 국회 심사를 통해 

국민동의청원사이트에 공개되고, 공개 후 30일 이내 10만명의 동의를 얻어야 청원이 

성립합니다. 참여연대는 국회사무처에 지난 1년간(2020. 1. 10~2020. 12. 8) 

국민동의청원 처리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30일 이내 100명의 찬성을 

얻지 못해 ‘미공개’된 청원 1,912건, 국회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불수리’ 청원 44건, 

30일 이내 10만 동의를 얻지 못한 ‘미성립’ 청원 148건, ‘성립’ 청원 17건입니다. 총 

2,121건의 청원이 시도된 것이지만 국회 논의를 하기 위한 문턱을 넘은 사례(성립 

17건)는 0.8%, 국회가 심사 결과를 내린 것은 단 3건으로 0.14%에 불과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자청원제도를 도입했으나, 높은 청원 성립 

기준이 오히려 국민의 청원권을 제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높은 청원 성립 기준에 따라 30일 이내 10만명의 동의를 받은 청원조차 국회는 제대로 

심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20대 국회 청원 국회 심사 실태는 총 7건의 청원 중 대안 반영 

폐기 1건, 본회의 불부의 처분 1건, 임기만료 폐기 5건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성립된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총 10건으로 1건은 대안 반영 폐기되었고, 다른 9건은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계류된 9건의 청원 중 4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아 소위원회에 미회부된 상태며, 5건은 소위원회에 회부만 

된 상태입니다. 특히,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2020년 9월 22일, 10만명의 동의로 청원이 성립되어, 11월 16일에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되었습니다. 이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유가족 등이 국회 안에서 13일째, 국회 밖에서 17일째 단식과 농성을 

이어가고 있지만, 국회는 요지부동입니다. 

4.​ 참여연대는 지난 2019년, 국회 전자청원제도 도입을 앞두고 국회의 입법청원 심사의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제시하는 「국회개혁이슈리포트③ 국회 입법청원 심사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국회의 입법청원 심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안건 

자동 상정 예외 조항과 심사기간 무기한 연장 등의 독소조항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전자청원시스템 도입 전에 이를 개정하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30일 이내 100명의 찬성 후 공개, 공개 후 30일 이내 10만명의 동의라는 

전자청원 성립 기준도 지나치게 과도하며, 이를 낮춰 보다 많은 시민들의 청원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을 시행 1년, 이같은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지금 성립된 국민동의청원을 적극적으로 심사하는 것은 

물론, 국민동의청원 성립요건을 낮추는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끝. 

▣ 팩트시트-국회 국민동의청원 1년 현황 [바로가기/다운로드] 

 
2-2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olitics&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C%9E%85%EB%B2%95%EC%B2%AD%EC%9B%90&document_srl=1668550&listStyle=list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olitics&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C%9E%85%EB%B2%95%EC%B2%AD%EC%9B%90&document_srl=1668550&listStyle=list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breHMKGAcz24yUHmwmikQ_Y_tezj_Pft4nJG-JiCMU4/edit?usp=sharing

	2,121건 국민동의청원 시도, 단 3건만 국회 처리 

